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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중국 가공무역 금지 “긴장”
환구시보, 한국 중소기업 한계 내몰려 보도 … 보세구역 입주도 도외시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조치로 한국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11월17일 보도했

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 환경보호총국 등은 최근 모두 804개에 이르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11월22일부터 적용되는 가공무역금지 조치가 한국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들은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희소금속, 나무제품 등 자원형 제품이거나 농약 등 유독성물

질로,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동식물을 재료로 한 제품과 자원형 제품을 금지목록에 포함시켰다.

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들어와 대부분 가공무역에 종사하면

서 그동안 원재료 수입시 관세감면, 수출시 세금환급 등 혜택을 누려왔으나 가공무역 금지목록이 발표되면서 

20%의 원가상승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보세구역이나 수출가공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한국기업 가운데 해당기업은 5%에도 

이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과 토지가격이 비싸고 잔업금지 등 관리가 엄격해 한국기업들은 보세구역 

등에 입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공무역은 중국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지만 노동집약형 단순가공이고 부가가치가 낮으며 해당기업은 가

공수수료만 건질 뿐으로 대부분의 수익은 외국인 사장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쌓이고 있는 중국으로

서는 더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일부 외국기업들은 유독성 제품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가공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산업발달이 늦어지고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없으며 무역흑자만 확대

돼 대외마찰 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외자를 선별해 받아들이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력

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다시 제3국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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